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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 보급 “헛바람”
그린홈 100만호 일환 추진하다 중단 … 발전량 턱없이 적어

정부가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게 한다는 취지로 벌인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형 풍

력 보급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다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0년 5-6월 정부의 에너지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를 벌여 3월 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소형풍력 보급 사업은 발전량 3kW 이하의 소형 풍력기를 민간에 신규 에너지원으로 보급하는 내용으로

2009년 시행됐다.

2009년 처음 보급된 10대의 소형풍력기 중 6대는 예상 발전량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고 1

대는 아예 고장 나 있었다.

경기도의 한 발전기는 월간 전력 생산량이 11.47kW로 당초 계획량(150kW)의 7.65%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

기간은 210년이나 됐다.

울산의 발전기는 월간 발전 계획량은 100kW인데 실제 생산량은 9.59kW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 기간은 100

년이었다.

또 소형 풍력기는 다른 건물과 수평 거리가 최소 18ｍ는 돼야 하는데 한 발전기는 인근 건물과 4ｍ만 떨어

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급 대상을 정할 때 신청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산한 보정풍속에 따라 산정된 예상발전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2004-06년 신 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으로 1-100KW 용량의 풍력 설비 15대

를 보급했지만 고장이나 소음에 따른 민원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은 5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0년에도 20억원을 들여 소형 풍력을 보급하려 했지만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형 풍력의 소음과 발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

행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 풍력의 발전량이 적게 평가되는 것은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건전지가 약하기 때문이

며, 현재 저장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19>


